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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최근 치안용 CCTV의 대안으로서 드론 활용이 논의되고 있으나, 치안을 위한 드론 사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술 수용 모델을 토대로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도와 수용도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K지역 주민들을 11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해당 지역 내 치안용 CCTV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았으나 치안용 드론에 대한 기대되는 효용은 낮은 반면, 리스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치안 기술과 CCTV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드론에 대한 예상 효용 수준에 부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수준과 거부감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고, 향후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치안용 드론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기술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초록
          
        

        
          Though drone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CCTV, there is a lack of a cumulative work on the perception of citizens towards surveillance drone. Based on the social acceptance model, the current study aims to gauge citizens’ perception of using drones for surveillance and monitoring. For the research purpose, we conduct focus group interview with 1 residents living in K district in Busan Metropolitan City. It turns out that the interviewees expected low benefits and high risks of the surveillance system, though they had high levels of institutional trust.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tial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level of acceptance,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increase citizens’ perception towards new tools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for preventing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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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공공기관1)의 CCTV2)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의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나, 약 50%의 CCTV가 범죄 예방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국내의 경우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보다는 범죄 예방이라는 효용성 측면에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정신교, 2018). 예컨대 일부 연구에서는 방범용 CCTV의 효과는 범죄 유형과 설치 기간, 지역별 설치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절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강용길·염윤호, 2020; 염윤호, 2019). 이처럼 CCTV의 범죄 예방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호의적인 인식으로 인해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CCTV는 157,197개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현재 약 8.5배 수준인 1,336,653개로 늘어났다(통계청, 2021).

      최근에는 치안용 CCTV의 대안으로서 드론 활용이 제시되고 있다(최상기·우대식, 2019; 박한호·김성환, 2017; 신현주, 2016). 고정형 CCTV는 운용 특성상 사각지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설치 기준 없이 공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국민안전처, 2016). 이와 달리 치안용으로 특화 및 개발된 드론은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투입하여 관찰을 하거나, 실종자를 빨리 수색하여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상기·우대식, 2019).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2021년 7월 서울에서는 경찰 드론으로 실종자를 최초로 구조하는 등 드론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국민일보, 2021년 보도 자료).

      그러나 아직까지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드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심도있게다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드론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대부분 드론 운용의 법률적 검토 및 입법 방향(조정우, 2019; 정영훈, 2017), 공공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가능성(심승배 외, 2016; 이상춘 외, 2016) 등이 논의 되었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 드론은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활용 및 실증 방안과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권양섭, 2019; 김형주 외, 2018; 진병동·전영태, 2018; 허준·정연균, 2017; 신현주, 2016). 이처럼 선행 연구는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드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제시하고 있으나, 드론이 제공하는 수행 임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인식에 대해서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이 공익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드론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도와 수용도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K동의 동장, 통장 등 위주로 대표성을 지닌 주민들 11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부산광역시 K동은 도시재생 지역을 위한 치안용 리빙랩의 설계 대상지로 고려된 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치안용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21년 5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치안용 드론에 대한 FGI를 수행한 결과, 치안용 드론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낮아 규제 샌드박스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수준과 거부감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고, 향후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치안용 드론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방범용 기기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드론의 법적 활용 가능성 및 치안용 드론을 비롯한 신규 치안 기술의 수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제4장에서는 연구 대상 지역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FGI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논의한다.

    

    

  
    
      Ⅱ. 치안용 드론과 기술 비수용에 관한 선행 연구
      
        1. 재난·치안용 드론의 특성과 이용 현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드론법) 제2조의 드론에 대한 법적 정의는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3)”을 충족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미국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역시 2012년의 개정법률에서 무인항공체(unmanned aircraft vehicles, UAV)를 “항공기기 안이나 항공기 상에서 직접적인 사람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는 기기”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UAV를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무인 항공체 기술의 일부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드론은 다양한 이름과 정의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항공기 내부에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드론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운용 주체에 따라서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나뉠 수 있다. 민수용은 개인의 취미용과 농·임업, 운송 등의 상업 활동을 통해 활용되는 사업용 드론을 의미하는 반면, 군수용의 군의 잔전 수행을 지원하는 드론으로서 정찰, 감시, 수송 및 공격용으로 활용되는 드론을 가리킨다(안영수·정재호, 2020: 46).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활용 및 서비스 가능성으로 급성장 중인 사업용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1> 
				
          

          
            세계 제작 시장 전망
          
          

        

        
          
            
              	분야
              	'16
              	'19
              	'22
              	'26
              	성장률
            

          
          
            	민수
            	취미용
            	22.0
            	36.0
            	42.8
            	47.3
            	7.9
          

          
            	사업용
            	3.8
            	14.3
            	37.9
            	70.8
            	34.1
          

          
            	군수
            	29.9
            	72.1
            	93.9
            	103.1
            	13.2
          

          
            	합계
            	55.7
            	122.4
            	174.6
            	221.2
            	14.8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7).
          

        

        

        정부는 2017년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2026)에서 민간 부분의 드론 산업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국가 및 공공 기관의 드론 활용 분야에 5년 동안 약 3,700대의 수요를 발굴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드론의 다양한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2017년∼2020년 동안 사업비 총 490억 원이 투입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소방, 해경, 경찰청이 공동으로 재난·치안용 드론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안영수·정재호, 2020). 해당 사업의 목적은 국민 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으로서, 조난자를 발견하고 무인기가 현장의 영상정보 전송과 구명 장비를 투하하는 방식의 시나리오에 성공한 바 있다(동아사이언스, 2019).

        재난 및 치안 분야는 국내 무인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목표 시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김준호, 2020), 아직까지 재난·치안용 목적을 위한 드론의 활용은 주로 실종자 및 긴급 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에 한정되어 있다. 2019년 9월에 제정된 경찰청 훈령 제951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살펴보면, 무인비행장치 즉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는 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수색, 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6호에 의한 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 ④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테러 발생시 구조·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 등에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

        실종자 수색 및 생활 안전 분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 등 공공 부문에서 재난 및 치안용 목적의 드론 활용이 제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드론이 촬영한 개인영상정보 등이 수집 및 분석되는 과정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할 경우에는 개인의 초상권과 개인 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존재한다(신현주, 2016). 기존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달리 드론에 의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피침해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 등이 침해되고 있음을 알게 되더라도 조종사와 드론 사이의 공간적 격리로 인해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순석, 2017). 둘째, 드론의 이용과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드론이 저고도로 비행하면서 충돌하거나 비행 중 조종미숙 등으로 인해 추락할 경우에 대한 책임과 보상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김순석, 2017). 드론은 조종사 과실, 타인과실, 제조물 결함, 해킹, 전파·GPS 교란, 자연적 영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엔진고장, 장치 및 부품 고장, 연료 유출 등의 기계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최창희, 2016). 특히 드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수준이 「항공안전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구체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드론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동비행 중 드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최창희, 2016).

        셋째,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에서 관련 지침이나 훈련 등을 마련하였으나, 그 외의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아직까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나 활용 방안에 대한 매뉴얼과 충분한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강욱, 2020; 최상기·우대식, 2019).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공간이나 주변의 장애물 등을 파악한 후 수색해야 하는 공간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드론 활용 성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최상기·우대식, 2019). 뿐만 아니라 치안용 드론을 운용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안용 드론의 보급과 활용이 확산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박한호·김성환, 2017).

      

      
        2. 신기술 기반의 치안 기술에 대한 대중의 태도 
        
          1)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의 개념과 영향 요인
          드론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선호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채택 또는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 동안 주로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로 설명되었다. TAM 모델은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 기반하여 주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사용 의도와 실제 사용에 있어서 외부적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즉, TAM 모델은 다양한 외부적 변수가 사용자가 인지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PU)과 사용 편리성(perceived ease of use, PEOU)에 의해 사용 의도가 결정된다고 가정한다(Lee et al., 2003; Davis, 1989).

          이와 달리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은 사회의 개별 시민들의 태도, 행동, 관용 등으로 나타나는 수용의 수준을 의미한다(Wolsink, 2018). 단어의 의미상 수용은 특정한 기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지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기술에 대한 지지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반면, 저항은 그 반대의 행위로 표출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회적 수용은 구매자로서의 사회적 수용보다는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수용을 다룬다. 시민의 사회적 수용은 시민의 거주지 근처에 기술적 객체를 사용 및 배치가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의 행동 반응을 의미한다(Huijts et al., 2012: 526). 본 연구는 드론을 이용한 치안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TAM 보다는 시민들의 사회적 수용 이론에 토대로 논의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수용은 다양한 목표나 목적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동기화 된다(Huijts et al., 2012). Lindenberg & Steg(2007)는 의사결정이 크게 이익추구(gain), 규범적(normative), 쾌락적(hedonic) 목적이나 동기로 나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비용과 효용을 고려하고 가장 낮은 비용대비 높은 효용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규범적 목적이 우선인 경우, 사람들은 상황이나 맥락에 적합하고 도덕적인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쾌락적 동기가 우선일 경우 사람들은 특정한 기술에 대한 기분 예컨대, 좋거나, 만족하거나, 두럽거나, 무서운 경우 가운데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회적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모델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Siegrist(2000)의 사회적 수용모델을 다루도록 한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의 수용 수준은 예측된 효용과 리스크(perceived benefit and risk)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Siegrist(2000)의 연구는 스위스의 유전자 기술(gene technology)에 대한 기술 수용에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유전자 기술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복잡한 리스크나 위험 요소들을 줄여줄 수 있다고 믿는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제시하였다. 즉, 유전자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기관, 학교, 기업에 대한 신뢰 뿐만 아니라, R&D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역시 해당 기술에 대한 효용과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림 1> 
				
            

            
              사회적 기술 수용 모델
              자료 : Siegrist(2000: 197).

            
            

            

          

          기술 수용에 대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기술 수용의 과정에 관한 연구는 사회·기술 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 STS)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특정한 물적 구조나 기술적 시스템이 형성되면 쉽게 대체되기 어렵다(Geels, 2004).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부 구성 요소들은 복잡한 기술과 시스템의 관성(inertia)을 형성하게 되고, 급진적인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Arthur, 1988). 사람들은 기형성된 사회·기술 시스템에서 파생된 제품과 서비스에 매우 의존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매몰 비용의 관점에서 해당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와 관련된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많아진다(Geels, 2004).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한 사회·기술 시스템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행동과 게임의 규칙 즉, 제도를 공유하게 되지만 고정적이지 않아 사회적 교환 작용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Wüstenhagen et al.(2007)는 과정으로서의 기술 수용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하부 구조에서 측면에서 발생하며, 각 하부 구조는 서로 상호의존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첫째, 사회정치적 수용(socio-political acceptance)으로서, 이는 정책과 기술이 사회적 수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정치적인 수용도는 영향력이 있는 핵심 이해관계자와 정책 관계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시민사회 수용(community acceptance)은 주민들과 지역 정부 관계자들의 수용 수준을 의미한다. 시민사회 수용 수준은 새로운 기술 도입의 거부와 지역 이기주의(NIMBY)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또한 시민사회 수용 수준은 주로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지역 사회 내 신뢰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수용성(market acceptance)은 소비자, 투자자, 전후방 관련 기업들의 수용도가 신기술 성장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려는 소비자와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확산과 보급이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수용은 해당 기술의 지지를 통해 표출된다.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목적과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 수용 수준은 다를 수 있다. 또한 특정한 사회·기술 시스템은 게임의 규칙인 제도를 형성하게 되지만, 새로운 기술은 사회정치적, 시민사회, 시장 등과 같은 구성 요소의 제도를 서서히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2) 일반 시민의 치안 기술 수용에 관한 선행 연구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치안용 목적의 드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기술 수용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경찰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치안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존재하지만(유근환, 2009) 시민들의 수용도를 다루는 본 연구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개발된 과학기술 이용 주체로서의 경찰의 기술 수용도보다는 치안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토대로 신기술 기반의 치안 서비스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도록 한다.

          먼저 박정훈·신정희(2010)의 연구는 계획된 행동 이론과 TAM 모형을 결합하여 주거 지역 내 CCTV 설치 정책에 대한 정책 지지 및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하여 일반 주민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인지된 정책 혜택(정책 효용)은 정책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지된 정책 우려는 정책 지지를 낮춤으로써 CCTV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며, 직·간접적으로 인지된 정책 우려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백영민 외(2018)의 연구는 다수준 분석과 경로 분석을 통하여 CCTV가 체감안전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비록 해당 연구는 기술 수용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비디오 감시(video surveillance, 이하 VS)의 방법 중 하나로서 CCTV의 체감안전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연구의 주안점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CCTV 건수와 실제 CCTV 건수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으며, 실제로 두 변수 간의 상관 관계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경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실제 설치된 CCTV 건수보다는 시민들이 인식하는 CCTV 건수가 CCTV 치안 효과를 인식하게 되고 체감 안전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실제 CCTV 설치 건수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지역에 설치된 CCTV의 인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효용의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차남준 외(2019)의 연구는 일반 국민 343명을 대상으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공공 안전 서비스에 대한 수용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외생 요인으로서 경제적 가치, 효용성, 서비스 안전성이 시민들의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 인지된 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수용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지된 위험성이 수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외 선행 연구들 역시 치안 기술의 수용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나, 국내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인지된 효용은 치안 기술에 대한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지된 리스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Krempel & Beyerer(2014)는 CCTV를 활용한 비디오 감시(VS)에 대한 기술 수용 모델을 토대로 독일의 대학생 8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공항 내에 일반적인 CCTV와 인공지능 및 학습 된 카메라가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스마트 CCTV의 경우 인지된 유용성은 전반적인 수용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예상되는 리스크가 낮을수록, 시스템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감정적 수용 수준이 높았고 이러한 감정적 수용 수준인 전반적인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usa & Madensen(2016)의 연구 역시 미국의 라스베가스 지역 내에서도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에서 설치되었던 CCTV로 인해 주민, 지역 기업의 경영인, 경찰들 모두 범죄가 낮아졌다는 인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내 CCTV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의 CCTV 녹화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는 주민이나 경영인의 응답 비율은 14.0∼23.9%로 나타나, 사생활보다는 범죄 예방에 대한 효용이 CCTV에 대한 수용 수준을 높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설문 조사 방식을 사용하여 드론 사용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와 반대의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 역시 공공부문의 드론 운영에 대한 수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Zwickle et al.(2018)의 연구는 다양한 목적의 드론을 제시하고, 드론에 대한 규제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드론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론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규제의 필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수 가운데 중요한 변수로 설명되었다.

          West et al.(2019)은 드론 사용 인식의 영향 요인과 군사용, 법률 집행, 여가용, 민간 부문에서의 드론 사용 선호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군사 활동에 익숙할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 수준이 높을수록 드론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목적 가운데 법률 집행을 위한 드론 사용에 대한 사회적 지지 수준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을수록, 구글에서 드론이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본 사용자가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백인이 아닌 응답자일수록 선호 수준이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정치적 성향 역시 법률 집행을 위한 드론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원일수록 정부의 드론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Del-Real & Díaz-Fernandez(2021)의 연구는 스페인의 3,363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변에서 구조용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수용(public acceptance)수준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인지된 효용이 구조용 드론의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지된 리스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변 이용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영 실력에 대한 자신감도 구조용 드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이상 기술 기반의 치안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연구 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시민들이 인식하는 효용은 치안 기술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지된 리스크가 클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치안 기술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인식하는 효용은 대부분 범죄 감소 또는 예방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식하는 리스크는 사생활 침해 등이 주된 거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운영 주체 대한 신뢰 및 투명성을 비롯하여 인구 통계학적인 요소 역시 치안 기술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2>는 치안 기술의 수용 또는 비수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요약한 표이다.

          
            <표 2> 
				
            

            
              치안 기술 수용 및 비수용의 영향 요인
            
            

          

          
            
              
                	연구자
                	사례
                	기술 수용(정책지지)의 영향 요인
              

            
            
              	
                
                  박정훈·신정희 (2010)
                
              
              	주거 지역 내 CCTV 설치
              	•인지된 정책 혜택이 높을수록 정책지지
																				

																				•인지된 정책 우려가 낮을수록 정책지지
																				

																				•여론에 형성된 CCTV 사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을수록 정책지지
            

            
              	
                
                  백영민 외 (2018)
                
              
              	경기남부 지역 CCTV 체감 안전도
              	•주민들이 인식하는 CCTV 대수는 CCTV 치안 효과를 높여 체감 안전도를 높임
            

            
              	
                
                  차남준 외(2019)
                
              
              	사물 인터넷 기반 공공 안전 서비스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은 안전 서비스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인지된 위험성이 안전 서비스 수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Krempel & Beyerer (2014)
                
              
              	CCTV 비디오 감시 (Video surveillance, VS)
              	•스마트 기기인 경우 유용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일반적인 CCTV 기기와 스마트 기기 모두 인지된 리스크가 낮을수록, 투명성이 높을수록 감정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이루어 나타나며, 이는 VS 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Sousa & Madensen (2016)
                
              
              	CCTV 수용
              	•범죄가 낮아졌다는 인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내 CCTV에 대한 사회적 수용 수준이 높음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한 CCTV 녹화에 대한 거부 수준은 응답률의 14.0∼23.9%
            

            
              	
                
                  Zwickle et al. (2018)
                
              
              	드론 규제에 대한 지지도
              	•드론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규제의 필요성이 낮음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드론에 대한 규제 찬성
            

            
              	
                
                  West et al. (2019)
                
              
              	드론의 목적별 수용 요인
              	•드론의 목적별 수용 요인에는 교육, 소득, 정부 신뢰, 인종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소가 작용
            

            
              	
                
                  Del-Real & Díaz-Fernandez(2021)
                
              
              	해변용 구조 드론 용성
              	•인지된 효용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낮을수록 해변에서 구조용 드론 지지 수준이 높음
																				

																				•개인적인 특성에서는 수영 등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구조용 드론 지지 수준이 높음
            

          

          

        

      

    

    

  
    
      Ⅲ. 연구 설계 
      
        1. 순찰용 드론 사용 개요 
        본 연구 현장은 부산광역시 A구의 K동으로서, 해당 지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하 도시재생 사업)의 수혜지역이다(부산광역시, 2020). 1960년 전후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공업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급속히 공업 지역이 쇠퇴하면서 사업체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준공 20년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은 79.9%에 이르는 반면, 5년 이하 신규주택 비율은 0%에 해당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한경일보 2016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역 맞춤형 셉테드 사업(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을 통해 밝은 골목길 조성, 보안등 설치, 방범용 CCTV 등이 설치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의 공단 지역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하여 CCTV 미설치 지역과 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해당 지역 내 지역의 골목길은 협소하여 경찰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정기적 순찰이 어렵다. 이에 연구팀은 드론을 활용하여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K동의 일정 구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드론을 기획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리 설정해 놓은 경로를 따라 드론이 자율적으로 순찰하고, 순찰 과정에서 녹화된 영상은 K동 지역 소재 구청의 CCTV 관제센터로 전송된다. 24시간 운영되는 CCTV 관제센터의 직원이 해당 영상을 관찰하다가 화재 및 범죄 등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인근 치안센터로 출동 요청을 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그림 2> 
				
          

          
            순찰용 드론 시나리오
          
          

          

        

        기존의 드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충전 기능”과 “자율 운항”이라는 점에 있다. 기체의 성능이나 사용 연료마다 다르지만, 소형 드론의 평균 운행 시간은 30-40분에 불과하다. 해당 연구팀에서 제안한 드론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자율 운항하다가 배터리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충전을 한 후 다시 경로로 복귀하여 운항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그림 3 참고). 또한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운항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조종할 필요가 없다.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이를 모니터링할 조종사가 배치될 수는 있으나, 운행만을 위해서라면 조종사가 배치되지 않아도 된다.

        
          
          

          <그림 3> 
				
          

          
            연구용 드론(quadcopter)과 충전기능
          
          

          

        

        그러나 이와 같은 무인 순찰용 드론을 시행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의거하면 야간(일몰 후∼일몰 전)에 드론을 운행할 수 없고, 운행을 하면서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 개인의 사적 생활과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순찰용 드론을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규제 샌드박스 등의 규제 특례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팀은 무인 자동 순찰 드론의 시나리오와 드론 및 드론 충전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FGI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선정과 특징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1년 5월 기준 K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다. 연구진은 사전에 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눈덩이 표집(snow balling sampling)이나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K지역과 도시재생 사업을 잘 이해하는 주민을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연구진은 주민을 선정하기에 앞서 지역의 동장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연구 목적과 조사 취지와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내용과 참여자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했다.

        동장과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역에 대한 정보, 환경,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주민 들을 소개받아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한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 수준이 높았으며, 지역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주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장을 비롯한 통장들이 대다수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지구대의 경찰 1명도 함께 연구에 참여했다. FGI는 K동 커뮤니티센터에서 대면으로 2021년 5월 10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윤리 심의와 승인을 받았으며(IRB 과제관리번호: PNU IRB/2021_46_HR), 참여자 전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FGI 참여자 정보
          
          

        

        
          
            
              	구분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특성
            

          
          
            	평균 연령
            	만 59.7세
            	성별
            	남성
            	2명
          

          
            	여성
            	9명
          

          
            	인터뷰 날짜
            	2021. 5. 10∼17.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이하 사례연구)을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현상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한다. 특히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통제가 어렵거나 희귀한 사건에 대한 탐색적 연구문제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시도할 때, 사례연구가 적절하다(Yin, 2009). 사례연구는 일반적으로 개방형 인터뷰를 통해 귀납 명제를 도출하는 데 유리하지만, 사례 내 요인 간 관계 설명(설명적 사례연구: 인과관계 검증), 사례에 대한 설명과 기술(기술적 사례연구: 현상의 기술), 새로운 현상에 대한 접근과 이해(탐색적 사례연구)에도 자주 사용한다. 사례연구를 운영구조로 보면 단일사례(single-case)연구와 다중사례(multiple-case)연구로 구분한다(Yin, 2009). 사례 수4)에 따라 연구는 단일과 다중으로 구분되며, 분석단위를 기준으로는 전체설계(holistic) 혹은 내재설계(embedded)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서 분석단위도 전체설계를 고려했다. 현재까지 치안용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 소수이며, 도시재생 지역에 치안용 드론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의 사례 안에서 다른 분석단위, 예를 들어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계층 구분 혹은 한 지역 내 두 구역 이상의 다른 집단을 고려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재 치안용 드론을 계획하는 지역은 K동 하나(새로운 현상과 사건)이기 때문에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탐색적 접근을 계획할 수밖에 없다.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K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했다. 주민을 대상으로 본 연구(치안용 드론 프로젝트)가 가지는 목적, 드론기술, 운영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후,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시행 전,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목적과 방법, 개인정보보호와 비밀 유지, 인터뷰 음성녹음, 인터뷰 결과의 활용과 추후 데이터 폐기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설명 전달 후, 참여자 전원에게 연구 참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인터뷰는 연구원 2명이 직접 진행했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음성으로 녹음하였고, 참여자의 비언어적 반응은 현장 노트(field notes)에 기록했다.

      

    

    

  
    
      Ⅳ. 분석 결과
      
        1. 치안용 기술과 제도에 대한 신뢰
        K지역 주민들은 CCTV와 범죄예방디자인사업(CPTED)에 대해 경험을 했고, 치안기술과 제도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의 생각, 반응, 담화는 기존에 이 지역에 제공된 치안 기술과 자원과 연동했다. 기술과 제도에 대한 주민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수렴했다. 하나는 치안기술에 대한 신뢰와 옹호였고, 다른 하나는 지역에 제공된 자원의 한계와 비효율성이었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들은 CCTV와 같은 치안기술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경험이 있었다. CCTV가 설치된 곳에서 주변의 불량 청소년이 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상당수 주민은 지역의 중고등 학생의 일탈과 범법행위에 대한 고민과 우려를 전했다. 음주, 흡연, 폭행 등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와 문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지역은 도시재생선정지역으로서 CPTED 사업이 이미 시행되어 가로등, 벽화, CCTV에 대한 큰 효용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112치안센터 및 119 소방센터와 통과 가능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안심길이 지도로 제작되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CCTV의 설치 수와 CCTV로 인한 범죄 효과성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백영민, 2018; 곽대경·이승철, 2010).

        
          Theme 1: 치안기술에 대한 신뢰와 만족
          - CCTV 있는지 알고 (불량 청소년은)거기 안가죠 
          - CCTV, 그거하고 나서 많이 안심되고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섭고 두려운 건 많이 없어졌습니다…도시재생 추진하고 많이 좋아진 것을 느낍니다.
          - 도로 골목골목에 보면 설치된 불빛이나 카메라가 방범에 많이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죠…아무래도 밝고 이러니까 항상 낫죠.
        

        한편, 주민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치안자원에 대한 한계와 비효율을 언급했다. 대부분 주민은 CCTV와 같은 치안 기술에 만족하고, 일상의 위험과 불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효과와는 별개로 CCTV 설치 위치와 추가지원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역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특정 구역에 CCTV가 지나치게 많이 설치되어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위험함을 언급했다. 이러한 의견은 고정형 CCTV 설치시 공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에 관한 선행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국민안전처, 2016). 주민들은 설치가 적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CCTV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자체의 재원 한계로 인해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된 상태는 아니었다. 즉,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치안 기술과 제도에 대하여 신뢰하고 있지만, 치안 기술과 자원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분배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Theme 2: 현재 치안기술과 지원의 한계
          - 너무 많은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처음에 CCTV 설치할 때, 거리를 생각해가면서 설치를 해 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몰려있어서 아쉬워요.
          - 혹시라도 위험 방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언제부터 그곳에 달아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미충족된 욕구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 방식의 대안이 존재한다. 첫째는 주민이 원하는 구역에 원하는만큼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대안은 드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CCTV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본 연구진은 치안용 드론을 통해 두 번째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공간을 드론이 순찰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그림 2). 본 연구가 제시한 치안용 드론은 연구진이 지정한 공간과 위치를 반복해서 순찰한다. 순찰 과정에서 이상 신호(범죄 등)를 포착하면 관제센터에서 지구대로 출동 연락이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빠르게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치안용 드론 시스템에 관해 주민들은 CCTV가 가진 한계(비효율성과 사각지대)를 드론이 극복할 수 있음은 동의했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데 적극적 동의는 보이지 않았다. 후술하겠지만 첫 번째 원인은 주민들이 드론 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원인은 주민이 가장 원하는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포착과 신고를 치안용 드론이 할 수 없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2. 인지한 낮은 효용과 불필요성
        지역사회 주민들은 치안용 기술이 가지는 효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하였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효용은 드론보다는 주로 CCTV에 두고 있었다. 치안용 드론은 CCTV를 보완하는 기술 혹은 CCTV를 설치하지 못하는 장소나 상황에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인지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치안용 드론 기술과 방범체계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연구진은 인터뷰 전과 중간에 주민들에게 드론 기술과 체계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제공했다. 예를 들어, 무인으로 운영(운영, 충전)하는 드론기술과 드론이 문제포착(범죄 가능성) 시 지역 내 지구대에 연락하는 시스템을 설명했다(그림2).

        하지만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민은 치안용 드론에 대해 큰 기대를 내보이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치안을 나쁘게 보지 않는 시선이었다. 주민들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CCTV와 CPTED 사업만으로 충분히 좋은 수준의 치안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다시 말해,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을 치안 면에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 주민들은 CCTV와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높은 신뢰와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신기술의 도입은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즉, 기존에 익숙한 기술과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위험(불안)을 감내하면서까지 시도할 이유가 주민에게 보이지 않았다. 이는 CCTV와 CPTED 사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치안 시스템의 관성(inertia)을 증가시킴으로써(Geels, 2004), 치안용 드론에 대한 예상 효용을 오히려 낮출 수 있음을 시시하고 있다.

        
          Theme 3: 치안용 드론이 불필요한 지역
          - 저희 동네가 그 정도로 치안이 취약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진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필요하지…이 지역은 평범하잖아요. 굳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 요청을 해서 CCTV를 한 3대 달았고, 별다른 치안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의 낮은 기대는 드론기술이나 운영체계보다는 운영 목적의 차이에서 발생했다. 치안용 드론은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치안보다는 쓰레기 투기를 막는 목적, 즉 생활환경 개선에 드론을 활용하기 원했다. 주민들이 지적한 지역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 무단투기였다. 지역 후미진 장소나 빈집 등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쓰레기로 인해 지역 주민이 불편과 불쾌감을 가짐을 호소했다.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민들은 드론 활용을 적극 지지했다. 특히, 밤에 쓰레기를 허락 없이 내버리는 사람을 치안용 드론이 포착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주민 반응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공공 CCTV의 범죄예방 외 다른 긍정적 효과는 쓰레기 무단투기(88.3%)와 불법 주정차 위반(91.3%) 방지라고 볼 수 있다(한민경·박현호, 2018). FGI 과정에서 주민들이 치안용 드론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이 없음을 인지한 후에는 드론에 대한 큰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즉, 주민들은 드론이 가지는 장점이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했으나, 생활에 가장 필요한 혹은 생활에 가장 큰 지장을 주는 문제를 드론이 해결하지 못하기에 드론 운영에 큰 기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heme 4: 지역사회 우선순위 문제 해결에 취약한 드론
          - 우리 동네는 범죄보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진짜 문제에요. 그걸 잡아줄 수 있으면 그걸 띄우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 우리 동네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문제에요…쓰레기를 아무나 갖다 버리고 이래서…그걸 잡아줄 수 있으면 그걸 띄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능도 탑재된다면 우리도 드론 띄우는 것 찬성합니다.
        

        주민들이 드론에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드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인 CCTV를 대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역사회에 치안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동시에 드론이 치안을 강화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거나 당장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현재 CCTV 기술과 운영체계만 있어도 충분히 안전한 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드론이 좋은 기술임을 인정하지만 당장 필요한 기술은 아니라고 주민들은 인식했다.

        두 번째, 주민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드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치안 이상으로 쓰레기 문제(생활환경 개선)에 민감했다. 주민은 치안을 생활환경 개선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치안은 지역에 CCTV가 존재하기에 우선순위가 아닌 차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정리하면 치안용 드론에 대한 지역 주민의 낮은 기대는 기술이나 운영체계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보다는 거주지역에 대한 높은 안전성 인식, CCTV에 대한 신뢰, 치안이 아닌 생활개선에 대한 기대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3. 인지한 위험
        일반적으로 CCTV나 치안용 드론과 같은 치안 기술에 대해 사용자는 위험하다고 인식하거나 불안을 제기한다(한민경·박현호, 2018). 치안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불안 요인은 개인정보 노출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혹은 사고에 대한 가능성이다. 전자는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일상생활 노출, 인권침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치안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다. CCTV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 역시 예측되는 리스크가 사생활 침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Zwickle et al., 2019; Sousa & Madensen, 2016).

        K동 지역사회 주민들은 치안용 드론에 대해 두 가지 불안을 표시하였다. 첫 번째 불안은 개인정보와 일상생활에 대한 노출이었다. 사전에 연구자들은 지역사회 경찰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과 드론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를 설명했다(익명성과 보안성). 또한, 야간운영 시 정보를 습득하는 양과 형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하였다.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치안용 드론에 대한 불안을 제기하였다. 주민들은 지자체나 경찰이 운영하는 드론이 지역주민을 감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언급했다. 특히, 치안용 드론 특성상 주간보다는 야간에 운영할 경우 효용성이 크다. 드론을 야간에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실내 생활 노출)에 대한 불안을 언급했다.

        
          Theme 5: 드론을 통한 감시 가능성
          - 감시의 문제 때문에..CCTV보다 더 불안할 것 같아요
          - 밤에는 (드론이)안 보이잖아요…드론이 떠다니면 누가 우리 집 감시하는 것 아닌가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에 더 불안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불안은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이었다. 상당 수의 주민들은 드론의 추락 그리고 추락으로 인한 주민부상의 위험을 언급했다. 또한 무인으로 운영하는 치안용 드론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제기했다(그림 3). 연구진이 제시한 드론은 프로펠러(날개)가 4개인 쿼드콥터(quadcopter) 드론이었으며, 무인드론 운영시스템(무인으로 드론을 충전, 운영, 관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쿼드콥터는 엑스자 설정(X Configuration)으로 높은 안정성을 제공한다(Ostojić et al., 2015). 즉, 기기 결함이나 악천후에 따른 기능 고장이 발생해도 다른 유형보다 X 설정을 장착한 드론이 비교적 안전히 비행할 가능성이 크다.

        
          Theme 6: 드론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 불안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고…드론이 다닌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 혹시라도 전선에 걸리거나 하면 위험하겠죠. 
        

        한편, 연구에서 제시한 무인 드론 운영시스템은 드론을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순찰지역을 관리·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역, 날씨, 운영조건 등을 미리 운영시스템에 저장하기에 오류가 적고, 사람에 의한 운전미숙이나 오작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구진이 제시한 드론과 운영시스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기존의 드론과 운영시스템과 연구진이 제시한 드론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은 드론을 다양성보다는 하나의 개념(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드론이 내포한 위험도 같다고 인식하였다.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의 수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개념과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제시된 모델을 토대로 제도에 대한 신뢰는 크게 현재 CCTV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감에 의해 긍정적인 편이지만, CCTV의 위치 및 추가 설치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치안 서비스에 대해서는 드론 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낙하 위험에 대한 위험 수준이 주민들이 인지하는 효용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안 서비스 운영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다고 해서 드론 운영으로 인한 효용이 더 증가되거나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 수용의 영향 요인
          
          

        

        
          
            
              	개념
              	주제(Themes)
              	기술 수용
            

          
          
            	제도 신뢰
            	Theme 1 : 치안 기술의 신뢰와 만족
            	- 현재 치안기술과 운영체계에 대한 긍정(+)
																		

																		- 치안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긍정(+)
          

          
            	Theme 2 : 현재 치안 기술과 추가지원의 한계
            	- 비효율적인 CCTV 설치(-)
																		

																		- 추가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부정적 반응(-)
          

          
            	인지한 효용
            	Theme 3 : 치안용 드론 불필요
            	- 거주 지역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
          

          
            	Theme 4 : 지역사회 우선순위 문제 해결 취약
            	- 치안보다 생활환경 개선(eg.,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기대감(-)
          

          
            	인지한 위험
            	Theme 5 : 드론을 통한 감시 가능성
            	- 드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
																		

																		- 나와 주변에 대한 감시 가능성(-)
          

          
            	Theme 6 : 드론 사고 발생 가능성
            	-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
																		

																		- 드론 운영에 대한 불안함(-)
          

        

        
          
            + : 수용에 긍정적 요인, - : 수용에 부정적 요인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 “방범 순찰용 드론”이 처음 사용된 시점은 2015년이다(뉴스원, 2015). 2022년 상반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의 허가를 받아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주민 치안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은 CCTV에 익숙하고, 의존적인 경향을 보인다. 4차산업 혁명이 급격하게 발달되고, 5G라는 핵심 인프라가 개발 및 적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2002년에 처음으로 시범실시 되어 운영 중인 CCTV에 대한 수용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드론이나 로봇과 같은 치안 도구의 이용자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즉, 아직까지 치안용 기술에서 게임의 규칙은 CCTV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치안업무에 드론 및 로봇 등의 첨단 장비 이용을 계획하거나 고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치안장비에 대한 주민의 사회적 수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드론을 일종의 움직이는 CCTV라고 가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드론에 대한 인식과 영향 요인에 대해 부산광역시 K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였다. 사회 수용 모델을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를 통해 예상할 수 있듯이 주민들이 인지된 효용은 낮은 반면, 예상되는 리스크는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수용 모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CPTED 사업을 통해 치안용 기술과 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은 예상되는 효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CCTV 위주의 치안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예상되는 효용이 작게 느껴지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드론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치안 기기에 대한 주민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예상되는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들에게 익숙한 CCTV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CCTV보다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의 치안 기술과 CCTV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드론에 대한 예상 효용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드론의 사용 목적에 있어서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과 더불어 지역 내 기초질서, 예컨대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등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예상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안용 드론을 비롯한 새로운 치안 기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뷰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한 바와 같이 드론으로 인한 사고의 유형, 사고 발생 시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현재 객관적으로 축적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치안용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고정형 CCTV보다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드론의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드론을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드론의 낙하사고 등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구체화는 제도적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 자료와 이론적 모형이 완전한 일치도(theoretical fit)를 보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와 드론에 대한 신뢰는 차이가 있다. 비록 치안용 드론이 샌드박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치안 정책(제도)이지만 CCTV와 치안용 드론 간 제도적 차이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위주의 치안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드론을 활용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로 직접 연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론이 내포한 제도에 대한 신뢰가 본 연구 자료에서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치안용 드론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생각과 지식을 모두 포괄한 결과나 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치안 제도는 다양한 주체, 예를 들어 학계 전문가, 공무원과 경찰, 지역 주민, 민간(자영업 등)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CCTV 설치 지역이나 장소도 관 주도하에 이루어지지만, 주민 요청 혹은 전문가 제안(CPTED)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치안용 드론에 대한 주민 생각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가졌던 인식이나 생각이 지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할 때, 지역 내 전문가 혹은 도시재생이나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견과 생각을 조사하거나 내용에 추가한다면 이 지역이 가지는 치안용 드론에 대한 개념과 수용 태도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가 가진 다양한 한계(시간과 경제적 한계) 그리고 연구의 원 목적(주민조사)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가진 드론에 관한 생각을 조사하지 못했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가 가진 대표성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지역의 통장 등 한정된 인터뷰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 내 통장이 주민을 모두 대표하지도 않으며, 이들이 치안용 드론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졌거나 제도를 이해했다고 가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통장 대부분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되었으며(최소 10년 이상), 다른 주민과 빈번하게 만남과 상호작용을 지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완벽히 지역 내 모든 주민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대표성과 영향력을 가졌음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한 주민이 드론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식 습득 수준이 높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정보를 오해할 수도 혹은 연구자의 연구 방향을 오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전에 연구진이 참여자게에 드론 종류, 운영방안, 연계 기관, 단점과 한계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즉, 조사에 앞서 드론에 관해 참여자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이해를 도왔기에 주민들은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치안용 드론 운영이 실패한 원인을 밝히려 노력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치안용 드론에 관한 생각과 기술에 대한 수용 태도를 분석했다. 기존 다양한 연구에서 치안용 드론에 대한 논의는 하향식 지식, 즉 관이나 전문가 위주의 담화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술을 수용하는 집단은 지역 주민이며, 지역 주민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정책(혹은 기술)의 수용뿐만 아니라 성공과 실패도 갈린다. 본 연구는 치안용 드론이라는 기술이 도입되는 초기에 주민 생각과 태도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기술정책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확산할 수 있는 원인 혹은 동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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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람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3)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기를 의미
      

      
        4) 사례연구에서 단일과 다중의 사례를 구분하는 기준에서 사례의 수는 대상자 수가 아닌 분석영역 혹은 범주화 되는 집단의 수를 의미함(Yin, 200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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